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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103 ，933 ，780원， 지방교육세 

382 ，979 ，750원， 농어 촌특별세 205 ，396 ， 960원 합계 4，692 ，310，4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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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사 부 고시 제 

2006-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위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 시설부지 및 시설물과 관련하여， 국토 

l부와l부 사이에 체결된 ’ .. 률부와l부 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이 2012. 10. 15. 최종 수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1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시설”이라 함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전 또는 용도펴| 지되는 토지·건물 

등 기존 ·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제 부대 다 학생 학교 

바 체육부대 라 정학교 

사. 단 원본부 자. 대  

차. 골프연습장 카. 송파학사 〈기타 생략〉 

2. “대처|시설”이라 함은 기존 · 시설의 용도에 대처|되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주거복지시설”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복지시설부지 또는 앙 부처가 혐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군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예하부대 등”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 소재한 부의 소속기관 및 그 예하부대를 말한다. 

저13조(대상사업) 이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_.구-동 .• AI_동 및 톨시l동 일원 택지개발 본 단지(이하 “본 단 

지”라 한다) 사업 

2. 기존 국밤· 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사업(인접 간선시설 포함) 

3. 주거·복지시설건립사업(부지 포함) 

4 톨대 cc 및 .. 골프장의 대체시설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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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조(이전대상시설의 이전 등) 

대한 대체시설을 인수한 흐름 이전대상시 CD 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2조 저11 호 각 목의 시설에 

설을 이전하기로 한다. 

저16조(대체시설사업 시행 등) 

@ 원고를 저13조의 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예하부대 @ 국토해앙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긍 대처|시설사업을 자기비용으로 시행·준공한 흐름 이를 

주거·복지시설을 위례 

등에 앙도하도록 한다. 

저17조(주거·복지시설의 배치) 

Cgj-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l부와 협의를 동하여 아래 각 호의 
신도시 내 또는 앙 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에 설치 및 제공하도록 한다 

2. 군자녀 기숙사(600실) 1 . 콜프연습장(400타석) 

5. 군아파트(5 ， 000서|대 부지， 1， 500서|대 건축) <기타 생략〉 

저18조(대체골프장 제공 및 사업지원) 

CD~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남성대 글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을 앙여 밭는 조건으로.부 

와 사전협의하여 수도권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체콜프장 1 개소를 매입하여 제공하게 하고，.부 

가 지정하는 지역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제공하게 한다. 

저19조(비용부담 및 재산처분) 

CD_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자기비용으로 제3조 제2호 내지 대상사업을 시행하 저14호의 

고， 추후 본 단지 사업비에 이를 계상하도록 한다. 

처운은 국유재산법 및 · 시설 사업에 관한 법 @ 토지， 건물 등 이전대상시설 및 대체시설의 

률 등의 규정에 의한 기부 및 양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무총리실 조정 (2011. 6. 22.) 및 ‘위 

례신도시 군시설 기부·앙여방안 관계차관회의 결과'(2011.11.4.)에 따른다. 

군부대이전사업단장 

깨l부대의 각 이전사업 및 • Al-9BL 아 

여 ., 기본협약에 따라 l부 

학교，.톨학사， 국군 

2014. 3. 27. 위 다.원고는 

다음과 같 작성하였는데， 합의각서를 건립사업에 대하여 각 최종 

과 

파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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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 군사학교 이전사업] 
저14조(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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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대상재산 및 앙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161 필지/4.916.163m' ’ 건물: 297동/203.995m' ’ 공작물: 155식， 입목죽: 143.437주) 

2. 양여재산(토지: 200필지/1.377 .723m' ’ 건물: 118동/46 .442m' ’ 공작물: 270식， 입목죽: 1 .474주) 

@ 앙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앙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l부가 기부 
채납 받은 후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기부 및 앙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LH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부에 기부한다. 

2. 부는 이 사건 기본혈약 저17조 저12항의 위례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저142조 저1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위례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메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앙여하되 용도폐지 등 필 

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를l학사 이전사업] 
저14조(협의사항) 

@ 기부 대상재산 및 앙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기부재산(토지: 1 필지 /15 .484m' ’ 건물동/25.167m'‘) 

2. 앙여재산(토지: 10필지 /86.207m'‘， 건물:2동/5.230m' ’ 공작물: 33식， 입목죽: 3.587주) 

@ 앙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앙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획 저1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국밤부가 기부 

채납 받은 후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기부 및 앙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부에 기부한다. 

2. 부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저17조 저12항의 위례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저142조 저1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위례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앙여하되 용도펴|지 등 필 

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우|례 Al-9BL 아파트 건랍사업] 

저14조(협의사항) 

@ 기부 대상재산 및 앙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기부재산(토지: 1 필지 /63.916m' ’ 건물: 1 동/210.106m') 

2. 양여재산(토지: 34필지/229.615m‘) 

@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저1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부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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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 받은 후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기부 및 앙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부에 기부한다. 

2. 콕방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에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앙여하되 용도펴|지 등 필 

요하므로 그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국군 께.부대 이전사업] 

저14조(협의사항) 

@ 기부 대상재산 및 앙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기부재산(토지: 55필지 /36 1. 210m'. 건물: 42동/72.344 따， 공작물 35식， 입목죽: 56.412주) 

2. 양여재산(토지: 67필지 /191 .446 m‘, 건물: 51 동/40.277rrî . 공작물: 292식， 입목죽: 4.551 주) 

@ 앙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이전대상 시설의 앙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저142조에 따라 원고의 대체시설을 부가 기부 

채납 받은 후 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기부 및 앙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원고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부에 기부한다. 

2. 부는 이 사건 기본협약 제7조 저1 2항의 위례신도시 내 주거-복지시설의 부지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저142조 저12항에 따라 기부서로 기부채납하고， 원고는 위례신도시 사업 준공 후 즉시 

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3. 국밤부는 원고가 기부한 재산을 채납한 후메 이전대상시설을 원고에 앙여하되 용도펴|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라. 원고는 위 기본협 약 및 최종 합의 각서 에 따라 2014. 6. 30.부터 2016. 6. 8.까지 

~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사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14. 8. 

18.부터 2018. 1. 10.까지 피 고에 게 토지 및 건물분(6건)에 관하여 취 득세 836,313,340 

원， 지방교육세 82 ，752 ，010원， 농어촌특별세 31 ， 354，490원 등 합계 950，4 19 ，840원을 신 

고 · 납부하였다(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토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은 일부 감액 

경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 · 복지시설 등을 신축하 

였고， 이후 그 부지는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었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9.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 

F 
A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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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 

조 제 l항， 제73조의2 제 1항， 제 76조 제 1항 등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 납부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4， 103 ，933，780원， 지 방교육세 382 ，979 ，750원， 농어 촌특별세 205 ，396 ，960원 합계 

4，692 ， 310，49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 1 ， 2항， 제73조의 2 

제 1항 및 제76조 제 1항은 기부채납이나 임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해당 부지를 국가 

에 귀속시카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점， 원고가 

국가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철거 

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부지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국가에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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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제 1항에 

서 정한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 

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 

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택지를 개발하여 그 지 

상에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국가의 계획에 따 

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바， 이러한 취득 경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 76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그 해당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 

다. 적어도 구 농어촌특별세법(2016. 12. 20. 법률 제 14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4조 제 9， 1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 

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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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 

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 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지방 

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 

은 날인 2015. 12. 29. 법률 제 13637호로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 제 1 

항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 

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 

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 

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 

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다른 조항과의 체계， 입법취지 등에 문언적 해석을 더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 

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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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 

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 

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 

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 

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는 없는 점，8)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 

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애당초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 1항은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2항은 원고가 분양 

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76조 제 1항은 원고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 

하고 었다. 한편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 

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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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령 제4조 제4항은 주택볍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 

에 부수되는 토지의 주택바닥면적이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감면 규정의 해석상 임대나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모두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 

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임대나 분양， 공급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 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 

로， 원고의 위 감면 주장 역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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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l 지방세법 

저19조(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 

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14조 저1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12조 제 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 

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l 구 지방세특례저|한법 (2016. 12. 27. 법률 저1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32조 1 ••••• _-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G).-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징하는 소규모 공동 

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C?:l.-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저173조의 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G) '지방세법 」 저19조 저1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 

에서 ”구|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 

을 무상으로 앙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 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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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저1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끝. 

l 농어혼특벌세법 (2016. 12. 20. 법률 제 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l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저1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4초(비과세) 

@ 법 저14조저19호 및 제 1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저12조저13호 

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저11 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워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 

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멸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를 말한다. 

구분 용도지역 쩍용배율 

L 펀용주껴 ;>:1 벽 5배 

a 삼엽 };I 벽 1 푼추켜 ;>:1 역 3배 

도 ÁI"I 역 3 일반주커 "1 역 · 공업 "1 역 4배 

t 독쩌지역 7배 

5 미계획 "1 역 4배 

도 λ1쩌역 외입 용도"1 역 ?배 

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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